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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배준영(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6.

다. 회 부 일 : 2025.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

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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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8.

다. 회 부 일 : 2025.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

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

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

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

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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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

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

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

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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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8. 13.

다.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

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

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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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

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

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

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

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

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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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27.

다. 회 부 일 : 2025. 8. 2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

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

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

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

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

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

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

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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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59조)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에

따른 협동화1)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2)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

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①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②생산설비, 연구개발설

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③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

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을 의미함(「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6호)

2) 「중소기업진흥법」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

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

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7년 12월 31일---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



- 8 -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

-----------------------------

-----------------------------

-------------------2027년 12월

31일-------------------------

-----------------------------

-----------------------------

-----------------------------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

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

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

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③ -------------------------

----------------------------

----------------------------

----------------------------

----------------------------

----------------------------

----------------------------

----------------------------

----------------------------

----------------------------

----------------------------

----------------------------

---------------------------2

027년 12월 31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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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3)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하는 교육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

는 임대할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또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4)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3)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단,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승

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

----------------------------

----------------------------

----------------------------

----------------------------

----------------------------

----------------------------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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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3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협동화사업을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서영교의원안의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원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구분 현행 서영교의원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59①②)

감면

대상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 중소기업자 분양·임대목적 부동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②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협동화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59③)

감면

대상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협동화실천계획 사용 목적 공장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3년간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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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는 점5), 협동화실천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6),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7),「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5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900만원이며, 동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7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60만원임.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기(안산),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강원(태백), 충청(천

안) 권역에 총 6개의 전문연수원을 운영중이며, 현재 전북과 전남에 각각 별도의 연수원을 건립 중임.

6)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실적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취

득세 감면 실적이 부재함.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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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59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2 181,324 43 47,980

2022 1 46,172 38 52,135

2023 - - 36 46,811

<협동화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현황(제59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 61,982 18 4,921

2022 2 16,921 14 2,528

2023 2 60,859 19 6,433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취득이 없어 감면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 해당 교육

이 대부분 유로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종료가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또한 최근 신규 입지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10년간 부동산 취득 실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협동화실천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한 협동화사업에 대

한 감면이 82년에 도입되어 43년간 이루어 진 점, 이와 별도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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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창업·성장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최근 협동화 사업은 생산시설의 집단화·공동화가 아

니라 기술·연구개발 등 협업화 사업 비중이 높아 감면대상이 되는 부

동산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종료가 필

요하다는 입장임.

<최근 5개년 협동화 자금지원 추이>
(단위 : 건)

구 분 ’13년 前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집단화 687 12 5 7 2 1 2 3 5 2 2 1 729

공동화 120 5 3 1 1 0 1 4 4 0 2 2 143

협업화 221 8 15 6 5 1 7 41 60 46 59 44 513

합 계 1,028 25 23 14 8 2 10 48 69 48 63 47 1,385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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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60조)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8)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중

소기업9)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이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

고 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

한 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및 제4항).

8)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자율

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그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

앙회 4가지로 구분됨(「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제3조 및 제4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①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②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

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③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

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동법 제35조제1항각호 참조)

9) “지역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제외) 중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의미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

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

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

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

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

------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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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

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10)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

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

----------------------------

----------------------------

----------------------------

--------------2027년 12월 31일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

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11)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

----------------------------

----------------------------

----------------------------

----------------------------

----------------------------

----------------------------

----------------------------

---------------------2027년 1

2월 31일--------------------.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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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

공·수주·판매·보관·운송12)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 및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

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

조합을 말한다.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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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동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기

업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중소기업 육

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서영교의원안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종

구분 현행 서영교의원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대한 감면

(§60①)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목적 취득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전통시장 상인·슈퍼마켓 사업자 등 75%)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60④)

감면

대상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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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원센터13)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산업·경영·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이며14),「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

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

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원이며, 제60조제4항에 따른 취득

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2,000

만원임.

13)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25년 10월 기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총 15개소로 세종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소재하여 있음.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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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현황(제60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 108,4641

2022 4 114,926

2023 2 3,783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현황(제60조제4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184 47 109,321

2022 - - 47 116,889

2023 3 18,355 49 137,32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통해 중

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방중소기업센터는 지

방중소기업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경영·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

나, 일몰기한은 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한 정부

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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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Ⅱ의원안 제63조)

개정안은 ① 국가철도공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국

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철도차량과 부동산, ② 한국철도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과 철도차량, ③ 도시철도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

산·철도차량 및 법인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및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

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

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

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

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028년 12월 31일-------------.

② 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15)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

--------------------------------

--------------------------------

------------------------2028년 1

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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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

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

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

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

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

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

한다.

③ -----------------------------

--------------------------------

------------------------------20

28년 12월 31일------------------

----.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

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

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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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

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

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

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

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

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

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를 감면한다.

⑤ -----------------------------

--------------------------------

--------------------------------

--------------------------------

--------------------------------

--------------------------------

--------------------------------

--------------------------------

---2028년 12월 31일-------------

---------.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

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

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

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

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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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철도

공단이 철도시설용16)17)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1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

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

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

면한다.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

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

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을 감면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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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

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함)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으

로 취득하는 철도차량18)과 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고속사업의 실시 이

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19)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

함)를 면제하고 있음(제1항 및 제2항).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특정 사업20)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준고속·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고속철도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으며21)(제4항), 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마목 및 바목은 제외됨

18)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의미함(「철도산업발

전기본법」제3조제4호)

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

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철도공단법」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

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

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20) 이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 ① 철도여객사업, 화

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②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③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④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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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22)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철도차량과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

자치단체 투자비율23)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고 있음(제5항).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비교>

(‘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설립목적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철도 운영 도시철도 운영

법적 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지방공기업

법적 근거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자체 조례

예산규모 120,913 101,981 69,011

영업이익 7,042 △1,114 △22,099

당기순이익 1,563 △5,167 △12,451

※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1) 참고로, 「철도사업법」제4조의2는 철도차량을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으로 구

분하고 있음.

22) “도시철도사업”이란 ①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증설및도시철도시설의건설시수반되는용역업무등에해당하는사업인도시철도건설사

업, ②도시철도시설을이용한여객및화물운송과도시철도차량의정비및열차의운행관리에관한도시철

도운송사업, ③ 도시철도부대사업을 의미함(「도시철도법」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

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

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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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철도

산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

사, 도시철도공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배준영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Ⅱ의원안

국가철도공단

에 대한 감면

(§63①·②)

감면

대상자
국가철도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철도시설용 부동산

② 국가등 귀속용 부동산·철도차량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②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24))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한국철도공사

에 대한 감면

(§63③)

감면

대상자
한국철도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사업용 부동산

② 사업용 철도차량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② 취득세 50% (고속철도차량 25%)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도시철도공사

에 대한 감면

(§63⑤)

감면

대상자
도시철도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철도차량

② 법인등기 및 구분권설정등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지자체 투자비율
*100%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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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임25).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억 2,300만 원, 재산세 감면

액은 연평균 약 56억 7,500만원이며, 제6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액은 연평균 약 53억 9,2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4억

4,300만원 이고, 제6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12억

3,5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69억 500만원, 등록면허세 감

면액은 연평균 약 45억 8,000만원임.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

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

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

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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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3 192,453 340 5,882,509

2022 10 24,696 337 5,813,688

2023 17 452,410 350 5,330,328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4 3,836,119 1,781 6,375,415

2022 51 3,933,413 1,845 6,866,758

2023 88 8,409,190 1,801 6,089,568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5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8 1,221,192 2,407 16,778,287 59 4,201,072

2022 54 1,006,034 2,428 18,003,530 54 5,913,419

2023 35 1,478,783 2,391 15,933,473 36 3,626,743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가 귀속 예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설계26), 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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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재출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철도공단은 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

물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의 취득 행위는 형식적 취

득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 고속·일반철도 및 광역철도를 건설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하여 취득세가 부과

될 경우 사실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26) 구체적으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 예정인 부동산 등에 대해 무상사용권 등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감

면율을 차등화 하고,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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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김상욱의원안제66조의3)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이하 “노후경유화물차”라고 함)를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화

물차를 폐차하고 경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

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

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

유화물차”라 한다)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

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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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

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

를 부여한 바 있음27).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특례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었던 2009년에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고28),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09년 약 26,000대 2017년 약 90,0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음.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

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

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671호, 2009.05.21. 개정·시행)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

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

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

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

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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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연혁>

구  분
2009년 세제지원 2017년 세제지원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대상
1999.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2006.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감면율
개소세 70%

(상한 150만원)

취득·등록세 70%

(상한 100만원)

개소세 70%

(상한 143만원)

취득세 50%

(상한 100만원)

기간 2009.5.～12. (8개월) 2016.12.5.～2017.6. 2017.1.～6.

감면액 3,552억원 3,510억원 722억원 91억원

주) 2017년의 경우 국세는 승용차, 지방세는 승합·화물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짐

※ 자료 : 행정안전부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

개정안은 노후경유화물차의 소유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소유한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

자동차 중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新造車)를

구분 2009년 2017년

지원대수 25,919대 90,379대

단위저감량 13.788㎏/대/년

연간저감량 357톤 1,246톤

주) 단위저감량은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한국환경연구원, ‘17.12)」 참조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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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

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경유화

물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김상욱의원안의 주요 내용>

현재 노후경유차로 간주되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4·5등급29) 노후경유

차 등록대수가 약 88만대로 전체 경유화물차30)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경유화물차 교체 유인을 제공하려는 입법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29)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

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30)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5년 9월 기준 등록된 경유화물차는 총 309만 5,167대임.

구분 현행 김상욱의원안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감면 신설

(§66의3)

감면

대상자

<신  설>

노후경유화물차의 소유자

감면

대상

노후경유화물차 폐차·말소등록 이후 

취득한 화물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 100%
(감면한도 100만원)

일몰

기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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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25.9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등록대수 비 고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171,627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배출가스 4등급 708,140 ‘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주 1) 등록대수는 보험가입 경유차 등록대수 기준

   2)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2015.12.31.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한 정보는 미보유(별도 확인 필요)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

어 보임.

첫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

기 위해 전기자동차31) 또는 수소전기자동차32)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감면특례가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감면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

동차33)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31)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3호)

32)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6호)

33)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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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개정안 비교>

둘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34)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으

므로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 감면특례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구분

현행

개정안전기자동차

(§66④)

수소전기자동차

(§66⑤)

감면조건 전기자동차 취득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후 

화물자동차* 구입
* 경유 제외 모든 車

감면내용
취득세 면제

(감면한도 140만원)

취득세 50%
(감면한도 100만원)

일몰기한 ~2026년 ~2027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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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등급·5

등급의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1,727

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정된 지방 재원 하에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지방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 목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내용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

용기준(Tier-1 이하의 엔진 탑재)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로 등록된 여부와 관계없이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따름)

  ○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

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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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소상공인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생업활동용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 더 낮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적용35)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친환경자동차 지원 현황>

35) 구체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7%, 영업용 화물차 4%, 비영업용 화물차 5%가 적용되

며,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1,000kg 기준 28,500원이 부과되나 영업용 화물차

에 대해서는 6,600원이 부과됨.

재정(국가+지방) 국세(개별소비세) 지방세(취득세) 기타

전기차 최대 1,800만원

수소차 최대 3,75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전기·수소차 140만원

전기·수소차 주차장·

통행료·전기요금 할인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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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①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②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9톤 미만 1,050

②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18톤 이상 12,000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참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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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Ⅳ의원안 제72조)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36)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피지정자”라고 함)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

항 및 제2항).

36)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청사)와 그 밖의 시설

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의미하며, 별정우체국은 우체

국의 사무과 같은 사무를 관장함(「별정우체국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

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

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

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

제2호37)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

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득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

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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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별정우체국법」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

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

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38)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

1조제1항제2호39)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

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

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

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

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

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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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피지정자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사

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법」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p)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며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38)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9) 「지방세법」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구분 현행 배준영Ⅳ의원안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72①·②)

감면

대상자

피지정자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인 포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 및 사업장

감면

내용

① 취득세율 2%p 경감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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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은 685국,

3,217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전국 우체국 중 27.2%를 차지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94.6%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 있음40).

<연도별 별정우체국 현황>

별정우체국은 읍·면 지역 등 행정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우체국

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운영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

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

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

임41).

40) 또한, 별정우체국이 신설되는 사례는 없고, 기존 별정우체국을 짜녀·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는 형식

의 승계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임.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단위 : 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별정우체국 수 720 712 704 697 685

전체 우체국 수 2,606 2,577 2,563 2,533 2,515

별정우체국 비율 27.6% 27.6% 27.5% 27.5% 27.2%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3 -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5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

억 8,300만원,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200만원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별정우체국이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지

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공공기관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재설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

출하였으며, 이와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현황(제72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 32,077 1,558 178,741 154 83,216

2022 16 33,641 1,571 192,240 118 89,141

2023 29 11,525 1,560 178,218 129 75,08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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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Ⅲ의원안 제85조의2)

개정안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

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

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

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

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

면) ① ---------------------

---------------------------

---------------------------

---------------------------

---------2028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

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

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을 경감한다.

2.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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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

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

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

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

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

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

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

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

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

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

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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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

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세를 감면한다.

② -------------------------

---------------------------

---------------------------

---------------------------

---2028년 12월 31일----------

------------.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

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

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

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

----------------------------

----------------------------

----------------------------

---------------------2028년 1

2월 31일--------------------.

1.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그 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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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42)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

계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43)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44)을 곱한

42)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

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조달됨(「지방공기업법」제49조부터 제57조의2까지)

43)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44) 이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금의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

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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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45)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함)46)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47)하고 있음(제1항).

또한, 지방공단48)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49)을(제2항), 지방출자·출연기관50)이

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45)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

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

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

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47)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

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48) “지방공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조달되나, 지방공사와 달리 결산결과 손익금을 자체처리하지 않

음(「지방공기업법」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지방공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49)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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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

분의 5051)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52)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

으로, 지방공사 등이 주로 수도·하수도·지방도로·주택사업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

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50)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

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

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뒤 지정·고시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의미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조 및 제5조).

이때, “출자기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이며, “출연

기관”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51)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2) 이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금의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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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

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

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현행 배준영Ⅲ의원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85의2①)

감면

대상자
지방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② 국가·지자체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등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 50%(조례)×지자체 투자비율

② 재산세 100%(반대급부有 50%)

(최소납부세제 배제53))

일몰

기한

① ∼2025년 ① ∼2028년

② ∼2027년 ②  ∼2030년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85의2②)

감면

대상자
지방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100%(조례)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지방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면

(§85의2③)

감면

대상자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지자체 투자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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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등의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

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54), 지방공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

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14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

평균 약 144억원이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9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 6,700만원 이고, 제3항에 따른 취

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1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억 원임.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

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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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677 134,673,743 2,802 14,702,362

2022 5,397 102,356,510 2,680 14,887,176

2023 4,934 105,727,238 2,695 13,560,771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 8,719 66 454,503

2022 5 2,067 62 490,821

2023 16 10,036 68 456,896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80 1,128,334 764 1,517,138

2022 541 2,782,189 599 1,294,486

2023 1,453 2,473,899 707 1,363,78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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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

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공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의 추징요건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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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Ⅰ의원안 제89조)

개정안은 정당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

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55)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

법」 제146조제3항56)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

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

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②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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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6)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

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호 생략)

57) 「지방세법」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

다.

---------------------------------

--------------------.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

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57)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

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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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당이 해당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

허세와 정당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는

데, 개정안은 동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정당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구분 현행 배준영Ⅰ의원안

정당에 

대한 감면

(§89①∼③)

감면

대상자
정당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사업용 부동산

② 사업용 면허

③ 정당 사무소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100%

② 등록면허세 100%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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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58).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취

득세 감면실적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9,500만원, 지역

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약 470만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약 5만원, 주민

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100만원임.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정당에 대한 감면(제89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35 90,678

2022 - - 35 101,394

2023 - - 35 93,273

연도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 5,024 2 61 32 69,629

2022 12 5,050 2 61 32 70,901

2023 11 3,963 1 34 31 72,22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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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방세를 지속

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

안59)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부안과 병합심사 할 필요가 있다는 입

장임.

59) 한편, 정부안의 경우 ① 재산세 감면대상에 선박 추가, ②주민세 감면 종료, ③추징 완화(신축시 토지

관련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④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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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Ⅰ의원안 제90조)

개정안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

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

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60)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61)에 따

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

법」 제81조제1항제2호62)에 따라 부

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

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

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② -----------------------------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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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

이라 함)63)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60)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6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

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호 생략)

62) 「지방세법」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

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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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

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을

회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보임.

<배준영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마을회등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서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64).

구분 현행 배준영Ⅰ의원안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90)

감면

대상자
마을회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주민 공동 소유 목적 부동산·선박

② 마을회등 소유 부동산

③ 마을회등의 사업소 등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100%

③ 주민세(사업소·종업원)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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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취

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2억 6,7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99억 1,6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약 6억 8,100만원, 주민세 감

면액은 연평균 약 1억원임.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제90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528 2,376,250 98,235 9,869,920

2022 1,402 2,328,887 97,842 10,379,377

2023 1,115 2,098,169 97,580 9,500,989

연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7,254 696,576 2,206 127,764

2022 47,076 716,701 1,700 89,995

2023 47,106 631,778 1,613 85,84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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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면대상에 부동산 외 선박

도 추가하지만, 현재 주민세의 경우 면세점65) 이하가 대부분으로 실제

감면 적용 사례가 적어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감면이 종료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65)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소분의 경우 연면적 330㎡,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 월평

균 급여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때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